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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준실험설계 방법으로 최근 두루 적용되고 있는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경기 양평군의 2017년부터 시행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일시적으로는 첫째 아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30대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지역의 차별성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의 지속성 제고,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양상 완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의 출산지원금 정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regional popul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place-based policy. The effect of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Gyeonggi-do on the changes of local populations was examined us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a widely used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often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place-based polic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first-born childbirth subsidies in Yangpyeong-gu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first-born babies. Note, however, that the policy effect was not observed continuously.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net in-migration of 20-30s,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olicy measures that can attain sustainable effects and in-depth evaluation of regionally differentiated maternity subsidies. Overall,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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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인구 규모의 변화는 크게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출생과 사망, 후자는 인구 이동, 즉 유입과 유출 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후자는 각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경우,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가 많은 경우로 구분된다. 지역의 인구 규모 변화도 상기 논의가 적용되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인구 규모 변화가 각기 다르다는 데 있다. 즉, 어떤 지역은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인구 규모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감소와 증가 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각기 다양하게 작용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4-5년 전 제기된 일본의 지방 소멸 (개연성)의 논의는 이러한 지역 인구 규모 변화의 양상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며, 특히 이 중에서도 인구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규모 감소는 부(-)의 자연적 변화가 정(+)의 사회적 변화에 비하여 큰 경우, 정(+)의 자연적 변화가 부(-)의 사회적 변화에 비하여 작은 경우,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모두 부(-)인 경우에 야기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인구 규모 감소의 개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모두 부(-)의 방향에서 정(+)의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인구 규모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출생아 수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책 수혜를 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출산지원금은 대표적인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시행의 대상 및 범위가 장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기반정책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지역)에 대해서만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출산지원금은 특정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시도, 시군구 단위)의 출산아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의 자연적 변화보다는 사회적 변화가 지역 인구 변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논의를 상기하면, 지역의 출산지원금은 지역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는 목적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출산지원금의 본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된다는“ 장소기반정책의 특성이 약화되었다고 이해된다. 더욱이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의 양상을 야기하거나, 수혜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박진경, 2019).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서 향후 정책 방향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의 자연적/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2-30대 인구 유입, 합계 출산율, 조출산율, 첫째 아 출생아 수 변화와 같은 지역 인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역 인구 변화 측면에서의 출산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가 증가함으로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지니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수성 측면에서의 장소기반정책 특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출산지원금이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양상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정책 배경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의 면밀한 관측과 심도 있는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예측 등의 분석이 선결된 이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어 뒤쳐지지 않아야 할 의식 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추진의 추진 유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하, 향후 출산지원금 정책 방향이 다양한 지역 인구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분석모형과 자료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출산지원금 현황 개관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 개관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산지원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종합적으로 인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며, 출산 및 양육에 편리 내지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전입 인구보다 많은 전출 인구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야기하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본 정책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및 시도 단위의 광역지자체에서 두루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측면의 인구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인구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초 및 광역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총 예산 396,047백만 원 중 40.56%인 160,659백만 원이, 기초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총 예산 404,627백 만원의 54.05%인 218,708백만 원이 각각 출산지원금의 형태로 지원된 실적 현황(보건복지부, 2020)은 지역 인구 정책으로서의 출산지원금이 두루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 인구 정책 중 하나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예산 현황(2020년)
            (단위: 백만 원)

          
          

        

        
          
            
              	구분
              	결혼전
              	결혼
              	임신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광역
            	전체
            	3,098
            	9,993
            	6,955
            	8,581
            	258,439
            	105,593
            	3,388
            	396,047
          

          
            	현금
            	3,000
            	9,890
            	916
            	985
            	163,098
(160,659)
            	21,051
            	-
            	198,940
          

          
            	기초
            	전체
            	1,424
            	6,311
            	2,890
            	11,428
            	277,775
            	103,463
            	1,336
            	404,627
          

          
            	현금
            	1,083
            	6,015
            	1,225
            	22,61
            	232,070
(218,708)
            	53,884
            	164
            	296,702
          

        

        
          
            주: 출산 내 현금 괄호는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를 의미하며, 출산지원금은 현금 지원 사업예산에 포함된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을 의미함.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기초 지방자치단체(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 재인용함.
          

        

        

        또한 보건복지부(20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지원금 정책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서울, 경기,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226개 시군구의 96.9%인 219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 추진 규모 및 출생 순위별 추진 여부와 추진 규모는 지역별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히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즉 출생아 수가 많은 경우에의 지원 사업 수, 지원 금액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표 2>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예산 현황(2020년)
            (단위: 개, 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광역
            	사업수
            	10
            	13
            	14
            	14
            	14
          

          
            	지원금액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0
            	1,440
            	20
            	1,440
            	30
            	1,440
            	30
            	1,440
            	30
            	1,440
          

          
            	기초
            	사업수
            	177
            	204
            	215
            	218
            	218
          

          
            	지원금액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5
            	700
            	5
            	1,400
            	10
            	3,000
            	10
            	3,000
            	10
            	3,000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기초 지방자치단체(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 재인용함.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출생순위별(첫째, 둘째, 셋째) 지역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와 출산지원금 최솟값, 최댓값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하기 그림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기 양평군은 경기도 내에서 첫째, 둘째, 셋째 출생순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줄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와 복합적으로,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림 1>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2020년)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기초 지방자치단체(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 재인용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적 구획이 정책 수혜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기반정책의 특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이 모호하며 자칫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을 유발할 개연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은 현재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 개선 방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인구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두루 수행되어 발표된 바 있다(최정미, 2010; 석호원, 2011; 정성호, 2012; 이명석, 김근세, & 김대건, 2012; 이충환, 신준섭, 2013; 박창우, 송헌재, 2014; 김우영, 이정만, 2018; 허만형, 2020). 이들 연구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내지는 특정 광역 단체 내 시군구 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지원금과 출산 관련 지표 간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연구 결과는 출산지원금과 지역의 출산율 수준 간 연관성에 대하여 상이한 바, 보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를 분석한 석호원(2011)은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연령별 출산율 간 별다른 연관성을 관측하지 못한 반면, 이명석, 김근세, & 김대건(2012)은 동일 기간 우리나라의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간 정적(+) 연관성을 도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충남, 충북의 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2016년 기간 간 이들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간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한 김우영, 이정만(2018)도 두 변인 간 정적 연관성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구조모형을 적용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출산지원금과 여성의 순유입 간 연관성 및 순유입 여성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분석한 바, 여성의 순유입을 높여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제고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15-49세 여성의 순유입과 같은 사회적 증감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분석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분석기간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영향은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는 바, 이는 이명석, 김근세, & 김대건(2012)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출산 문제가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포함한 본질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할 것이다. 상기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출산지원금과 지역의 출산 수준 간 정적(+) 내지는 부적(-) 연관성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의 결과가 전체 분석결과에 희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간과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내지는 특정 시도 단위에서의 출산지원금과 출산 수준 간 연관성이 정적(+), 부적(-)으로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지역은 다른 경향을 띨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별 지역의 결과는 보다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허만형(2020)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석단위를 시, 군, 구 등 다양하게 설정하였을 경우 각기 다른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 단위에서 출산지원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출산지원금 정책 대상을 지역 특성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연구들은 지역의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결과변수로서 지역의 출산 수준을 대리하는 변인을 활용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인구 구조별로 이러한 목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각기 다르며, 특히 지역 인구 유입과 같은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인구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관측하는 데 있어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가뿐 아니라 사회적 증가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관련 선행연구의 특성
          
          

        

        
          
            
              	선행연구
              	분석방법
              	관측변수
(결과변수)
              	분석범위
              	출산지원금과 결과변수 간 연관성
            

          
          
            	
              
                최정미(2010)
              
            
            	독립표본 t검정, 질적분석
            	전체인구증가율
가임여성인구증가율
출생아인구증가율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
(2008-2010년)
            	정적(+) 연관성
          

          
            	
              
                석호원(2011)
              
            
            	패널고정효과모형
            	합계출산율(TFR), 출생아 수, 연령별출산율(ASFR)
            	서울 25개 자치구
(200-209년)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정성호(2012)
              
            
            	로짓회귀모형
            	자녀출산계획
            	전국 20-44세 기혼여성 및 미혼남여(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일부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남
          

          
            	
              
                이명석, 김근세, 김대건(2012)
              
            
            	집적시계열분석
            	합계출산율(TFR)
            	전국 230개 기조치자체(2005-2009년)
            	정적(+) 연관성
          

          
            	
              
                이충환, 신준섭(2013)
              
            
            	다중회귀분석
            	합계출산율(TFR)
            	2009년 181개 기초지자체
            	부분적 정적(+) 연관성
          

          
            	
              
                박창우, 송헌재(2014)
              
            
            	패널고정효과모형
            	총 출생아 수 및 출생순위별(첫째, 둘째, 셋째) 출생아 수
            	전국 230개 기조치자체(2005-2010년)
            	부분적 정적(+) 연관성
          

          
            	
              
                김우영, 이정만(2018)
              
            
            	패널고정효과모형, 구조모형
            	합계출산율(TFR)
            	충북 16개, 충북 12개 기초지자체(2000-2016년)
            	부분적 정적(+) 연관성
          

          
            	
              
                허만형(2020)
              
            
            	구조모형
            	합계출산율(TFR)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2018년)
            	부분적 정적(+) 연관성
          

        

        
          
            자료: 상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작성.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인구 변화 간 연관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지역 인구의 사회적 변화 특성을 견지한 실증적 관찰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사례에 주목함으로서, 출산지원금의 영향을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게 관측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시기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첫째 아 출산지원금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지원금 정책의 차별성을 띠고 있는 경기 양평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인구의 사회적 변화 간 연관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접근은 방법론적 정교함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정 지역을 사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Ⅲ.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개관
        본 연구에서는 양평군의 2017년도부터 시작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분석모형을 적용하는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띠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지역의 출산 수준 간 정적(+) 내지는 부적(-) 연관성과 무관하게, 전체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으로서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출산 수준 간 연관성과 전체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출산 수준 간 연관성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특정 지역의 결과가 전체 분석결과에 희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하여, 인구 위기 지역에서의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의도와 맞물려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 양평군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본 방법을 활용하여 양평군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띠고 있는 처치 특성인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방법은 특정 시점부터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시행을 처치(treatment)라고 할 떄, 반사실적(counterfactual) 구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른 처치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design) 방법이다. 이때, 반사실적 구성이라 함은 처치를 받지 않는 경우 처치 이후의 관측되는 결과를 가상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처치 이후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처치 이전 기간, 처치집단과 가상으로 구성하는 집단의 결과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가중치를 통하여 처치 이후 관측결과를 가상으로 생성하는 데 이때 가상으로 구성되는, 처치를 받지 않는 집단이 합성통제집단(synthetic control group)이다.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2015)에 따르면, 처치집단의 처치 시점 이전 특성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의 추세 차이는 벡터 X1-X0W로 표현되는데, 이때, X1는 처치집단의 처치 시점 이전 특성 값을 포함하는 벡터, X0는 donor pool 내 개별 집단의 동일한 특성을 의미하는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관측변수의 처치 시점 전 수치가 각각의 X1, X0의 처치 시점 이전 특성에 포함될 수 있다. 벡터 X1-X0W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합성통제 가중치 W*를 선택하는데, 가중치 W는 다음 수식 ∑m=1kvmX1m-X0mW2을 최소화하게 되며, 이때 vm은 X1과 X0W사이의 불일치를 측정 할 때 m번째 변수에 할당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가중치 W의 다음 수식 ∑m=1kvmX1m-X0mW2최소화 과정은 m=1,...k에 대하여 X1m,X0m을 각각 처치집단,x 통제집단의 m번째 변수 값과 m번째 변수 값을 포함하는 벡터로 설정하였을 때 가능하다.

        특히 처치 시점 이전의 합성통제집단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하여, 처치 시점 이전의 예측변수를 활용하여 합성통제집단의 관측변수가 평균제곱근예측오차(RMSPE: 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를 최소화하는 가중치 vm을 선택하게 되며, 이때, 평균제곱근예측오차(RMSPE)는 처치 시점 이후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의 관측변수 간 적합성 부족(lack of fit)을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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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처치 시점 이후 기간 t((with t ≥ 처치 시점)에 대하여 처치 효과의 합성통제집단 추정치는 처치 집단과 해당 기간 합성통제집단의 관측변수 추세를 비교하여 도출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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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렇게 도출된 처치효과가 온전히 정책 시행에 의한 효과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Abadie et al.(2015)이 제시한 반증 검정(falsification test, 플라시보 검정: placebo test)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처치지역의 처치효과와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각각의 통제집단이 처치지역임을 가정하여 계산한 처치효과를 비교하여 도출하는 데, 이때 전자가 후자보다 유의하게 크다면 본 연구에서의 처치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2015)에 따르면, 플라시보 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치를 통제집단 내 다른 지역에 재할당하여, 이러한 처치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처치효과를 관측하는 것이다. 관측하고자 하는 처치효과가 유의한지 평가하는 방법은 처치 시점 이후(post)/ 이전(pre) RMSPE(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의 비율을 도출하여, 이러한 비율의 분포를 통해 본래 처치집단의 처치효과가 무작위적인 확률을 띠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MSPE는 각각의 모든 지역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의 추세 격차를 측정하는데, 합성통제집단이 처치 이전의 관측변수를 유사하게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치 시점 이전 혹은 이후의 Post RMSPE가 큰 값이 나타난 것은 처치효과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 2015).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본 처치집단의 추정 효과가 다른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하였을 때의 플라시보 효과의 분포에 비하여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 설정한 처치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처치시점 포함 처치시점 이후 연도별 계수값과 p-value를 통하여,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유의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플라시보 분석에 따른 결과 그림을 통하여, 다른 통제집단이 처치지역일 경우의 효과에 비하여 본 처치지역의 처치효과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분석방법이 띠는 정교한 특성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본 방법이 두루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례로서, 특정지역에서의 원자력 시설 도입이 1인당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Ando, M., 2015), 지방정부 통합이 지방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Roesel, F., 2017),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의 영향(Gietel-Basten, S., Han, X., & Cheng, Y., 2019), 천연 자원 발견이 국가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Hartwell, C., Horvath, R., Horvathova, E., & Popova, O., 2019), 안면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 19 감소에 미치는 영향(Mitze, T., Kosfeld, R., Rode, J., & Wälde, K., 2020)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과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활용된 바 있다.

      

      
        2. 분석모형 구성과 자료
        첫째 아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기 논의한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며, 경기 양평군을 사례 분석대상 지역이자,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7년을 기준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 규모보다 큰 금액을 차별성 있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역은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 고령화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 향후 지역 인구 위기에 봉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양평군은 2018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10으로 0.5미만인 소멸위험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상호, 2018). 이러한 인구 변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경기 양평군에서의 2017년 큰 규모의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의성 있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양평군의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지역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할 것이다. 양평군은 2017년부터 첫째아 출산의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큰 규모로 신설 지원하기 시작한 바, 첫째아 출산지원금은 2017년 이전에는 김포시에서 지급(50천 원)되고 있었는데, 김포 지역은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인구 위기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첫째아 출산지원금 규모가 작아 분석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관측하기 위한 결과 변수로서 앞서 논의한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20-30대 순유입 인구,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그리고 첫째 아 출생아 수를 고려하였다.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통제집단 내 지역들(donor pool)은 처치시점인 2017년을 포함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첫째 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지역을 선정하였다. 통제집단 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치집단인 경기 양평군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변수가 유사한 특성을 아울러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첫 번째 조건인 2017년 첫째 아 출산지원금 미지급 지역은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전입/전출 인구가 많은 광역시 내 지역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사회적 증가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첫째 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통제집단 donor pool
          
          

        

        
          
            	처치 시점(2017년) 이후(2017년 포함)
관측기간(2017-2019년) 내
첫째 아 출산장려금 미지급 지역
            	서울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부산 영도구 등 7개 자치구
인천 미추홀구 등 3개 자치구
경기 무천시 등 9개 시군
총 25개 시군구
          

        

        
          
            주: 통제집단 donor pool 내 모든 지역은 2017년-2019년의 기간 동안 첫째 아 출산지원(장려)금이 없는 지역임. 다만, 장애인가정에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 고려하지 않음. 통제집단 donor pool은 대체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성남 등 인구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자치구 내지는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 포함된 바,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의 통제집단을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 규모와 특성 측면에서 처치집단인 양평군과 적지 않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이는 실증분석에 있어 이론적 정합성과 실질적 정합성 간 괴리로 이해되고 있음. 다만, 합성통제집단은 상기 통제집단 donor pool 중 특정 지역만을 활용하여 처치 시점 이후의 통제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의 추세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통제집단의 특성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띠는 합성통제집단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7>의 관측변수의 합성통제집단 구성 가중치 및 RNSPE를 살펴보면, 각 관측변수별로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재정자립도 등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처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띠는 지역들이 합성통제집단 구성을 위해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9a);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9b)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5> 
				
          

          
            2017년 기준 처치집단(경기 양평군)의 출산지원금 출산아별 지급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첫째 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이상
            

          
          
            	지급 금액
            	200
            	300
            	500
            	700
            	1,000
            	2,000
          

          
            	지급 방식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매년 140만원씩 5년간 지급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지원대상자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다만,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 가능
          

        

        
          
            주: 특히 첫째 아 지급 기준이 2017.1.9. 신설되었으며, 이 부분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즉, 2017년부터의 첫째 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이 처치(treatment)임.
          

          
            자료: 대한민국법령. 양평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65호, 2017. 1. 9., 일부개정 제3, 4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측변수는 지역의 인구 구조, 재정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 재정자주도1), 65세 이상 인구비율이다. 관측변수인 20-30대 순유입 인구,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첫째 아 출생아 수 그리고 예측변수인 인구 규모, 재정자주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각 원자료에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2)

        
          <표 6> 
				
          

          
            관측변수와 예측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설명
            

          
          
            	관측변수
            	20-30대 순유입 인구
            	20-39세 전입인구에서 20-39세 전출인구를 뺀 수치
          

          
            	합계출산율
            	시군구 단위 각 연도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조출생률
            	시군구 단위 각 연도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
          

          
            	첫째 아 출생아 수
            	시군구 단위 각 연도 첫째 아 출생아 수
          

          
            	예측변수
            	인구 규모
            	각 시군구별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된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인구 수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지자체(시군구) 예산규모}×100(%)
          

          
            	65세 이상 인구비율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65세 이상 인구 수/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인구 수)×100(%)
          

        

        
          
            자료: 통계청(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에서 2020.9.15. 인출; 통계청(시군구별 이동자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에서 2020.9.15. 인출; 통계청(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891에서 2020.9.15. 인출;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에서 2020.9.15. 인출; 통계청(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에서 2020.9.15. 인출; 통계청(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에서 2021.3.29. 인출; 통계청(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사망,혼인,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에서 2021.3.29. 인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Ⅳ. 분석결과
      
        1. 합성통제집단의 구성
        반사실적 분석을 위하여 앞서 논의한 donor pool 내 25 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되어 각 관측변수별로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20-30대 인구 순유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부산 중구(0.829), 인천 미추홀구(.01), 경기 부천시(.015), 경기 고양시(.033), 경기 하남시(.018), 경기 파주시(.094), 경기 안성시(.008)의 가중치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관측변수의 합성통제집단 구성 가중치
          
          

        

        
          
            
              	20-30대 인구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첫째 아 수
            

            
              	지역
              	가중치
              	지역
              	가중치
              	지역
              	가중치
              	지역
              	가중치
            

          
          
            	부산 중구
            	.829
            	서울 강북구
            	.25
            	서울 강북구
            	.089
            	부산 중구
            	.822
          

          
            	인천 미추홀구
            	.01
            	부산 영도구
            	.179
            	부산 영도구
            	.798
            	부산 북구
            	.066
          

          
            	경기 부천시
            	.015
            	부산 기장군
            	.255
            	부산 기장군
            	.113
            	부산 기장군
            	.019
          

          
            	경기 고양시
            	.033
            	경기 하남시
            	.082
            	　
            	　
            	경기 하남시
            	.092
          

          
            	경기 하남시
            	.018
            	경기 안성시
            	.233
            	　
            	　
            	　
            	　
          

          
            	경기 파주시
            	.094
            	　
            	　
            	　
            	　
            	　
            	　
          

          
            	경기 안성시
            	.003
            	　
            	　
            	　
            	　
            	　
            	　
          

          
            	RMSPE
            	50.2978
            	RMSPE
            	.0442
            	RMSPE
            	.2217
            	RMSPE
            	4.7025
          

        

        

      

      
        2.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 추세 비교
        다음 그림은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donor pool에서 선정된 상기 지역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합성통제집단이 구성되었으며, 두 집단 간 정책 시행 이전(2010-2016년) 기간에서는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치집단의 추세와 합성통제집단의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정책 시행 이전연도인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20-30대 인구 순유입 수, 첫째 아 출생아 수는 공히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합성통제집단의 감소 폭보다는 작게 감소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처치집단의 추세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30대 인구 순유입 수, 첫째 아 출생아 수는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증가하였다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관측변수별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의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관측변수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도식한 결과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관측변수가 정책 시행 이전연도인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증가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 2018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양평군의 2017년 첫째 아 출산지원금과 모든 관측변수(20-30대 인구 순유입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첫째 아 출생아 수) 간 정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플라시보 검정을 바탕으로 각 관측변수별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관측변수별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추세 비교
            주: 세로줄(점선)은 처치 시점 전년도(2016년)를 의미함.

          
          

          

        

        
          
          

          <그림 3> 
				
          

          
            관측변수별 처치효과
            주: 세로줄(실선)은 처치 시점 전년도(2016년)를 의미함.

          
          

          

        

      

      
        3. 플라시보 검정(placebo test) 결과
        앞서 살펴본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 각 관측변수의 추세 비교에서 처치집단에서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20-30대 인구 순유입, 첫째 아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경우 합성통제집단과 처치집단 모두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통제집단의 감소 추세에 비하여 높은 특성이 관측되었다. 이는 더 낮아질 수 있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율이 첫째 아 출산지원금으로 인하여 덜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다 정교한 관측을 위하여 플라시보 검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donor pool 내 각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도출된 처치효과와 본 연구에서의 처치집단의 처치효과를 비교하는 소위 반증검정(falsification test)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badie, A., Diamond, A., & Hainmueller, J.(2015)의 논의에 따라, 본 처치집단의 추정 효과가 다른 지역을 처치집단으로 하였을 때의 플라시보 효과의 분포에 비하여 큰 값을 가지고 있는지, 즉, 처치효과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기 관측변수별 사후 RMSPE/사전 RMSPE의 히스토그램은 양평군의  post RMSPE  pre RMSPE  =수치가 히스토그램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관측변수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 
				
          

          
            관측변수별 사후 RMSPE/사전 RMSPE의 히스토그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관측변수별 처치효과의 처치 시점 이후 효과와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합성통제를 적용한 분석결과는 양평군의 2017년 첫째 아 출산장려금이 2017년 당해연도 첫째 아 출생아 수 증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30대 인구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의 증가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부그림의 플라시보 검정 결과(donor pool 내 각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구성한 각 관측변수의 추세(회색 실선)와 본 연구의 처치집단의 관측변수 추세(검은색 점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치집단의 모든 관측변수는 정책 시행(처치) 이전 연도인 2016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기 특성은 정책 시행 당해연도인 2017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첫째 아 출생아 수 증가에 비하여 다른 관측변수는 미미한 특성을 띠고 있다.

        추가적으로, 처치집단에 대한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도출한 바, 2017년의 경우 첫째아 출생아 수의 추정치가 37.15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추정치의 부호가 모두 양(+)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0-30대 인구 순유입은 2017년 일시적으로 양의 추정치가 도출된 이후 2018-2019년 공히 음(-)의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시행 당해연도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첫째 아 출생아 수는 이후 2018, 2019년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바, 이러한 결과는 정책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관측변수별 처치효과의 추정치
          
          

        

        
          
            
              	구분
              	20-30대 인구 순유입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첫째 아 출생아 수
            

          
          
            	2017년
            	414.928
            	.086
            	.814
            	37.153*
          

          
            	2018년
            	-480.368
            	.066
            	.454
            	8.534
          

          
            	2019년
            	-665.461*
            	.148
            	1.022
            	37.94
          

        

        
          
            주: *은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교한 준실험설계 방법인 합성통제방법을 적용하여, 2017년 경기 양평군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지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처치시점 이후) 합성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각 관측변수 추세 비교 및 반증검정인 플라시보 검정을 수행한 결과, 200만원 규모의 첫째 아 출산지원금 지급 이전 연도에 비하여 정책 시행 당해 연도에 첫째 아 출생아 수가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연도에서는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20-39세 순유입인구의 경우 합성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시보 검정 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경기 양평군을 사례로 분석한 본 결과는 해당 지역의 차별성을 띤 첫째 아 출산지원금이 일시적으로는 첫째 아 출생아 수 증가를 유발하나,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유발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평군의 첫째아 출산지원금 정책이 2017년부터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확대 추진된 이후 동일한 범주에서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차별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첫째아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일련의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위하여 다른 정책과의 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지역의 차별성 있는 출산지원금의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지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측변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다각적인 인구 동태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으로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제공,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당해연도를 지원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일회성, 일시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소위 정책의 유사성으로, 장소기반정책이 띠는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출산지원정책이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아이의 생애과정을 아우르는 유기적 지원으로 구성하고, 출산 이후의 양육 기간 내에도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제언은 정책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과 다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 데 기인한 것이다. 즉, 출산 이후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출산 이후의 보육, 양육의 정책 추진도 내실 있게 큰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출산지원 관련 정책의 40-55%가 출산 단계의 출산지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혼, 임신, 육아, 가족 등의 범주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범주별 비대칭적 특성은 결과적으로 출산지원금의 지속적인 효과를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정책의 유사성에 따른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 제로섬(zero-sum)이 야기하는 개별 정책의 실효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소기반정책을 보다 상위 정부인 광역 지자체에서 조율,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을 만큼, 특정 지역에서만 수행되는 소위 장소기반정책의 특수성이 모호해진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출산지원금 추진 양상에 따라 인접 지역 간 인구 경쟁의 양상은 더욱 과열화되며, 장소기반정책이 띠는 특정 지역의 발전 도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광역지자체 내 무분별한 인접 기초지자체 간 인구 경쟁의 양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내 예속된 피지자체가 아니라 독립주체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는 조정 및 보완 사무의 관점에서의 역할이 보다 요구된다. 또한 조율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 간 제로섬 양상을 보완하는 관점을 견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의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추진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무분별한 경쟁의식에 기인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출산지원금의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지역의 출산아 수 증가와 함께 지역의 인구 유입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의하여 지역 소멸이 유발되는 결과적 양상을 방지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의 총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인구 분포의 양극화가 완화되면 지역 소멸 개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기반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 과정을 고려한 다른 정책이 유사한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설계, 추진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지자체 간 인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 조율 및 관리를 상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낙후된 지역에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총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 간 다양한 인구 변화에 의하여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개연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소기반정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출산지원금 정책은 국토정책 등 중앙정부 시책과의 긴밀한 협력, 연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처치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구득 상 한계점에 기인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측면에서의 합성통제집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특정 지역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교한 방법을 적용한 점은 지역 정책 분석 방법으로서의 합성통제방법이 두루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그림> 
				
          

          
            관측변수별 플라시보 검정 결과
            주: 세로줄(점선)은 처치 시점 전년도(2016년)를 의미함.

          
          

          

        

      

    

    

  
    
      Notes
      
        1)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을 보다 자립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지표로서 두루 활용되는데, 지역 간 편차가 재정자주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하는 예측변수로서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음.
      

      
        2) 다만, 지역의 산업 및 고용 등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예측변수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일관성 있는 자료 구득이 어려워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가령, 시군구 단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작성하는데 기준년도 및 자료의 공표 기간이 각기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 구득이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고용률, 실업률 등의 변수는 자치시/군 단위에서는 구득 가능한 반면, 광역시 내 자치구 단위에서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자료 구축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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